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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축소도시란?
 1-1. 축소도시(shrinking city)의 개념 

   • 인구감소 + 도시공동화 

      ➜ 구조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과거 성장시대에 건설한 

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도시

   • (참고)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공동화 과정 

자료: Stangl(2011)



 ※ (참고) 유럽 축소도시의 전형적인 인구변화패턴

   • 19세기 제조업 성장과 함께 증가 ➜ 1970년대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급격히 감소

자료: La Fabrique de la Cite(2013)



 1-2. 도시가 축소되는 원인은 무엇인가?

   • ① 산업붕괴, ② 저출산, ③ 교외화, ④ 체제전환, ⑤ 재난･재해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2. 오늘날 한국 도시의 자화상

 2-1.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진입

   • 총 인구 2031년 5천 296만 명으

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65년 

4천 302만 명으로 감소

      -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12.8%에

서 2058년 40%까지 증가(2026년 

초고령사회 진입 예상)

   • 인구정점시기 지난 도시 1990년 

21곳에서 2015년 37곳(지방: 34곳, 

수도권: 3곳)으로 증가

      - 2000년 이후 지방을 넘어 수도권

을 포함한 전역으로 확산 중 



 2-2. 도시공동화 현상 심화

   • 인구감소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빈집 등 유휴･방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

   •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‘면’지역보다 ‘동’지역에서 빈집 수 증가가 더 두드러지고 있음

      -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➜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 

<전국 빈집 수의 변화(1995~2015년)> <9개 광역자치단체의 읍･면･동별 빈집 수 변화 추세>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  

 



 ※ (참고) 공공 생활서비스 방치 문제(경남일보 2015년 5월 15일자)

  



 ※ (참고) 민간 생활서비스 폐쇄 문제(세계일보 2016년 4월 12일자)

  



 ※ (참고) 빈집, 폐상점, 유휴시설이 많아지면 무엇이 문제인가?

   • 지역공동체 붕괴(73.0%), 범죄유발 장소로 악용(24.4%), 집값 하락(5.2%) 등이 발생

      - 4개 도시(삼척시, 상주시, 김해시, 보령시) 거주민 중 거주지 주변에 유휴･방치 부동산이 존재하는 213명을 대

상으로 설문조사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3. 한국의 축소도시 살펴보기
 3-1. 한국의 축소도시 20곳

   • 절반 이상이 경상북도(7곳)와 전라북도(4곳)에 분포

      - 가장 심각한 단계인 ‘고착’형 축소도시의 66.7%가 해

당 지역에 분포

   •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

      - 정점인구 대비 50% 이상 감소한 지역이 8곳(태백, 삼척, 

정읍, 남원, 김제, 나주, 상주, 문경)

      - 영주(9%)를 제외한 19곳의 공가율이 10%를 넘어섬

      - 전국 평균 공가율(6.5%)의 두 배에 해당하는 13%를 초

과하는 지역도 4곳(태백, 삼척, 나주, 영천)



 ※ (참고) 축소도시 선정 기준

   • 최근 20년(1995~2005년) 동안 연평균 0.15% 이상 인구가 감소한 도시 중에서...

      - 두 기간 연속 감소 + 정점감소비율 25% 이상 : ‘고착’형 축소도시  

      - 두 기간 연속 감소 + 정점감소비율 25% 미만 : ‘점진’형 축소도시

      - 한 기간 감소 + 정점감소비율 25% 이상 : ‘급속’형 축소도시

인구변화패턴

연평균 인구변화율(%)

그래프
정점대비 인구감소율(%)

장기 단기
25 이상 25 미만1995-2015 1995-2005 2005-2015

축소

지속적 
축소

A -0.15 미만 -0.15 미만 -0.15 미만
‘고착’형
축소도시

‘점진’형
축소도시

일시적 
축소

B -0.15 미만 -0.15 이상 -0.15 미만

‘급속’형
축소도시

비축소도시

C -0.15 미만 -0.15 미만 -0.15 이상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

 ※ (참고) 미국 축소도시의 인구변화 및 공가율

   • 정점인구 대비 인구감소율(2008년 기준) : 33.9%~59.0%

   • 공가율(2000년 기준) : 10.3%~15.7%

구분 정점인구(명) 현재인구(2008년)
정점인구 대비 

감소율
인구변화율

(1980~2000년)
공가율(2000년)

영스타운 168,330명 (1950년) 72,925명 56.7% -28.9% 13.4%

플린트 196,940명 (1960년) 112,900명 42.7% -21.7% 12.1%

피츠버그 676,806명 (1950년) 310,037명 54.2% -21.1% 12.0%

디트로이트 1,849,568명 (1950년) 912,062명 50.7% -20.9% 10.3%

버팔로 580,132명 (1950년) 276,059명 52.4% -18.2% 15.7%

클리블랜드 914,808명 (1950년) 433,748명 59.0% -16.6% 11.7%

신시내티 503,998명 (1950년) 333,336명 33.9% -14.1% 10.8%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

 3-2.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나?

   • 첫째,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.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 3-2.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나?

   • 둘째, 공동주택(연립･다세대/아파트)도 비어가고 있다.  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 3-2.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나?

   • 셋째, 대규모(설치비 100억 원 이상) 공공시설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다. 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 3-2.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나?

   • 넷째, 재정자립도가 30%를 넘지 못한다.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 3-3. 그런데도 여전히 규모는 확장 중?!

   •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, 도시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‘축소스프롤’ 현상 심화  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 ※ (참고) 축소스프롤(shrinkage sprawl)이란?

   •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말함

      - 도시화 초기는 인구증가와 스프롤이 동시에 진행되는 ‘성장스프롤(growth sprawl)’ 단계

      - 이후 도시경계가 확장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‘축소스프롤(shrinkage sprawl)’ 단계에 도달

        ➜ ‘도시천공(urban perforation, 도시 곳곳에 구멍이 발생)’ 현상 

자료: Siedentop & Fina(2008) 



 ※ (참고) 축소도시의 ｢2020/2025년 도시기본계획｣ 수립 실태

   • 모든 축소도시에서 실제인구에 비해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

<2020/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 달성비율(2015년 기준)>

자료: 구형수(2016) 



<사회통합도시사업 보조금 지급실적>  <동독도시재건사업 보조금 지급실적>

자료: BMUB

4.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나?

 4-1. 독일의 대응전략 

   • 사회통합도시(Soziale Stadt)사업

      - 1990년대 이후 사회･공간 분화 및 쇠퇴지역 문제(예: 물리

적 쇠퇴, 기반시설 부족, 지역공동체 해체 등) 대두

      -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 유지

를 위해 다양한 사회지원프로그램(예: 청소년 및 교육정책, 지

역경제 활성화, 이민자 통합 등) 도입 

      - 1999~2015년 간 418개 지방정부에 총 10억 유로 지원 

   • 동독도시재건(Stadtumbau Ost)사업

      - 빈집 감축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➜ 보전(protecting), 철

거(demolishing), 적응(adapting)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

      -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방정부는 ｢Integrated Urban Development Concept｣을 수립해야 함

      - 2002~2011년 간 442개 지방정부에 총 27억 유로 지원



라이프치히 4개 구역에서 철거된 건물의 분포  

자료: Banzhaf, et al.(2007)

 ※ (참고) 라이프치히 시의 대응전략

   •  빈집의 철거 및 녹지화(greening) 

      - 동독도시재건사업의 지원 하에 대규모 빈집 철거작업 착

수 ➜ 2001~2007년 동안 빈집 8,482채 철거

      -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

녹지나 공원 조성

   • 유휴･방치 부동산의 일시적 활용(temporary use) 

      - (공공-민간) 공공이 사유지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

용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

      - (민간-민간) 토지소유자가 공공으로부터 일시적 활용에 

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용희망자와 계약 

   • 하우스할텐(HausHalten e.V)의 ‘관리인의 집’ 사업(2005~) 

      - 특정 개인이 관리인이 되어 빈 건물을 임대료 없이 5년 동안 사용  

      - 우선 건물 소유주와 하우스할텐이 권한위임계약을 맺고, 하우스할텐에서 사용희망자 공모

      - 지역사회에 보다 유익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를 선정하고, 사용자는 자비로 건물 개조 후 사용



<입지적정화계획의 구역 설정 개념도>

자료: 国土交通省(2005)

<촌락지역>  <지방도시> <대도시권>

자료: MLIT(2005)

 4-2. 일본의 대응전략

   • 다층적 국토공간형성 전략 추진 

      - (촌락지역) 작은 거점 만들기

      - (지방도시) 콤팩트도시 형성

      - (대도시권)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

   • 도시기능 재배치를 위한 ‘입지적정화계획’ 도입 

      - 지방도시의 도시기능 재배치 전략으로 ｢도시재생특별

조치법｣ 개정(2014.8)을 통해 도입

      - ‘거주유도구역’을 설정하여 시가화구역을 축소조정하고, 

‘도시기능유도구역’을 통해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거

점지역에 의료･복지 등 도시기능 집중

   • 공적부동산(PRE) 및 빈집에 대한 대책 수립

      - ｢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적부동산의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(2014)｣을 작성하여 시･정･촌에 배포

      - ｢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(2014)｣ 제정 ➜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

자에게 철거･수선의 권고/명령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



도야마 시의 ‘거주추진지구’와 ‘중심시가지지구’ 

자료: Mori(2016)

구분 지원 내용

중심시가
지지구

건설사업자

∙ 아파트 건설: 100만 엔/호
∙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: 50만 엔/호 
∙ 오피스/상업건물을 아파트로 리모델링: 100만 엔/호 
∙ 아파트단지 내 상점/의료복지시설 건설: 2만 엔/㎡

주택임대
･구매자

∙ 주택/아파트 구매 대출: 1만 엔/달(최대 3년) 
∙ 외부지역에서 지구 내 임대주택으로 전입: 70만 엔

거주추진
지구

건설사업자
∙ 공동주택 건설: 70만 엔/호
∙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: 공용면적 비용의 2/3 

주택임대
･구매자

∙ 주택/아파트의 건설/구매: 30만 엔/호
‑ (추가 지원) 2세대(고령자와 동거세대) 주택: 10만 엔/호
‑ (추가 지원) 외부지역에서 전입: 10만 엔/호

 ※ (참고) 도야마 시의 도시기능 재배치 전략

   • 집약적 도시구조 조성을 위해 ‘거주추진지구’, ‘중심시

가지지구’ 설정

      - (거주추진지구) 철도 및 트램(tram)역 500m 반경, 버스정

류장 300m 반경에 지정(약 3,383ha) 

      - (중심시가지지구) 시내 중심부에 지정(약 436ha)

   • 거주 유도를 위해 건설사업자, 주택･임대구매자를 대

상으로 인센티브 제공

      자료: OECD(2012)



 ※ (참고) 유바리 시 관련 기사(한국경제 2016년 9월 27일자)

   



근린지역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 투입 우선순위 지도(예: 영스타운 시)  

자료: Youngstown(2011)

 4-3. 미국의 대응전략

   • 제1차 근린지역 안정화 프로그램(NSP1)

      - 2008년 ｢주택 및 경제회복법｣의 제정과 함께 시행

      - 미국 HUD 주관으로 부동산 방치 혹은 압류로 인해 고통

을 겪고 있는 지역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

      -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방정부는 <NSP Action Plan> 

수립 필요 ➜ 재정 투입 우선지역 파악

      - 산식에 기초하여 309개 지역에 총 39억 2천만 달러 지원

   • 제2차 근린지역 안정화 프로그램(NSP2) 

      - 2009년 ｢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｣의 제정과 함께 시행

      - NSP1에 비해 지급대상을 비영리조직으로까지 확대 ➜ 경쟁 배분방식으로 총 19억 3천만 달러 지원

   • 제3차 근린지역 안정화 프로그램(NSP3)

      - 2010년 ｢도드-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보호법｣에 근거하여 시행

      - 산식에 기초하여 총 9억 7천만 달러 지원



 ※ (참고) 영스타운 시의 ‘Youngstown 2010’

   • 축소를 전제로 한 도시종합계획 수립

      - 감소된 인구에 맞게 주거지역 30%, 상업지역 16% 축소 ➜ 위락･공원지역, 도시농업지역 신설

   • 쇠퇴 근린지역의 방치 건물 철거 및 도로 폐지 후 녹지화

      - 철거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생산적 용도(예: 공동체텃밭) 부여 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

<2005년 토지이용현황>  <2010년 토지이용계획>

자료: Youngstown(2005) 



5. 축소도시의 정책과제 

 5-1. 정책의 기본방향 

   • 적정규모화, 서비스효율화, 근린안정화를 통해 도시축소를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

   

자료: 구형수 외(2016) 



축소도시의 적정규모화 전략 개념  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 5-2. 적정규모화: 도시규모를 인구에 맞게 축소하자 

   •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유휴공간의 선별적 활용

      - 기성시가지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기능(거주･
상업･업무･문화 등)의 입지를 유도하되, 도시외곽의 불필요한 

유휴공간은 철거한 후 녹지화

      - 도시축소 분포패턴 분석에 기초하여 공공서비스 우선 공

급의 한계선과 도시기능 집약화를 유도할 생활거점(도입기

능 포함) 설정

   • 기성시가지 및 생활거점의 도시기능 유도전략 마련

      - 지역거점 인근의 부동산 신규 건설･취득 시 세금(재산세, 

취득세 등) 감면, 구매대출 우대(예: 미국 입지효율저당대출 로그

램), 개축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

      - 둥지 내몰림(gentrification) 현상의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, 고령자, 나홀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및 

소형주택 공급방안 마련



 ※ (참고) 생활거점으로의 이주 의사

   • 이주하겠다(65.6%), 이주하지 않겠다(24.4%), 아예 다른 도시로 이주하겠다(6.6%)

      - 4개 도시(삼척시, 상주시, 김해시, 보령시)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

자료: 구형수 외(2016)



디트로이트 시의 도시서비스체계 관리전략  

자료: Detroit Works Project(2013)

 5-3. 서비스효율화: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자 

   • 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관리  

      - 근린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상황, 유지･관리비용 등 파

악 후 이를 토대로 ⑴ 서비스 향상(복합화), ⑵ 유지, ⑶ 

폐지･이전 등을 결정하는 계획제도 마련

      - 공공서비스를 폐지･이전하는 경우 서비스 취약지역의 접

근성 강화 대책 마련(예: 학교 통폐합 ➜ 통학버스 운영)

   •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지원체계 마련

      - 인근의 복수 시･군이 별도의 공공서비스 공동이용계획을 

수립하는 제도 도입

      - 공공서비스의 유지･관리비용 및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방식 마련

      - 공공서비스 공동이용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인센티브(예: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확대 및 보조율 인상, 특별교부세 지급, 지

방채 발행 우선 승인 등) 제공

      - ‘공공서비스 공동이용 표준협약(안)’ 작성 및 배포를 통해 도시 간 협약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동 이용 지원  

 



 ※ (참고) 문경-상주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사례

   •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 임대 

      - 겨울철마다 180일 동안 민간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 임대(임대료는 상주시가 55%, 문경시가 45% 부담)

   • 상수도 정수 공동 공급

      - 문경 흥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1일 정수량(3만5천㎥)의 10%인 3,500㎥를 상주 함창상수도에 공급 

    

자료: 권상원(2013)



공실 수준에 따른 근린지역의 유형별 관리전략 예시   

자료: Detroit Works Project(2013)

 5-4. 근린안정화: 소멸 위기의 근린지역을 안정화하자

   • 소멸 위기 근린지역의 유휴･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

춤형 관리전략 마련

      - 공실 수준에 따라 근린지역을 유형화(낮은/중간/높은 공실지

역)한 후, 각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유휴･방치 부동산 관

리전략 마련

      - 개발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유휴･방치 부동산에 대해서는 

무리하게 개발하기보다 일시적으로 현재 필요한 용도(예: 

텃밭, 주차장, 팝업가게, 전시장 등)로 활용하는 ‘일시적 활용 제

도’ 도입

   •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회복탄력성 제고

      - 유휴･방치 부동산을 철거한 자리에 공동체정원, 텃밭 등으로 조성하고, 이와 연계한 일자리(빈집 철거, 공

원･녹지의 유지･관리 등)를 취약계층에 제공

      - 지역주민 주도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고, 구성원들 간 공생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

회복탄력성 제고 



 ※ (참고) 일시적 활용의 개념과 사례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: ArchitectureNow(http://architecturenow.co.nz)



"A crisis is a terrible 
thing to waste."

- Paul Romer -



감사합니다.


